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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compares the fishing vessel management systems of Korea and Japan to propose measures for establishing a preventive-oriented safety management framework in Korea. Analysis of relevant laws, policies, statistics, and literature shows that Korea’s initiatives—such as vessel decommissioning, V-Pass installation, and modernization—remain limited by weak system integration and a reactive approach. Japan, by contrast, combines institutional, technological, and financial measures, including AIS/EPIRB mandates, smart vessel promotion, preventive maintenance records, and income stabilization, achieving notable safety and stability gains. Findings suggest Korea should enhance system linkages, adopt preventive policies, integrate safety equipment with insurance, and institutionalize income stabilization to ensure sustainable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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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최근 해양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어선은 전체 해양 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양 사고 총 16,446척 중 20톤 미만 소형선박이 11,478척(69.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5톤 미만 선박이 7,315척(44.5%)에 이를 정도로 소형선박 사고 비중이 매우 높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4). 2023년 기준 이러한 소형 어선 사고는 기관 고장, 충돌, 전복 등의 유형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으며, 어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전체 해양 사고 중 약 3,092건 중 2,047건(66.2%)을 차지하고 있어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은 해양 사고 총 1,799건 중 가장 발생한 사고는 수상레저기구에서 888건으로 49.3% 발생하였고, 어선은 508건으로 28.2%를 차지하여 한국에 비하여 어선 사고가 낮게 나타났다. 어선은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며,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적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어선 감척 사업과 선박패스(V-Pass, 이하 V-Pass) 운영, 원양어선 현대화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운용해 왔음에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의 선박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다년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의 통합 안전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Moon and Lee, 2012). 일본은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을 중심으로 어선 안전관리를 제도적으로 일원화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이하 AIS) 설치지원, 구조개혁형 선박 현대화, 어업소득 안정 대책, 예방정비와 이력 기록제도 등 기술·제도 양면에서의 수단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현하고 있다.

      Go and Son(2023)은 어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위험 요인을 유형별로 도출하고 어선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Park et al.(2016)은 영세 고령 어선원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는 장비의 현대화나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예방 체계의 실효성이 낮음을 제기하였다. Jung(2018)은 국내 어선 해양사고 발생의 현황과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노후 선박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어선 지원 정책은 선박 현대화, 안전장비 보급, 경영 안정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지적된다(Son, 2021). 본 연구는 어선 사고의 사전 예방과 어업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라는 궁극적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설계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되, 한국 어선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일본의 선진형 어선 관리제도를 다각도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적 대안으로 재구성하려는 데 연구의 중심적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Ⅱ. 연구 방법
      한국과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은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주된 방법론으로 설정하고,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자료, 공공통계, 학술논문, 행정고시, 보도자료 등 다양한 1차 및 2차 자료를 수집한 후, 이들을 상호 연계·교차 분석함으로써 양국 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양국의 제도를 나열하는 기술적 비교를 피하고 비교정책연구의 학문적 엄밀성에 부합하기 위해 분석틀과 비교 모형을 명확히 설정하였으며, Hall의 정책 변화 3단계 모형을 보조 틀로 병행 적용함으로써 제도 변화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정책목표의 조정–정책 수단의 변화’라는 연속적 흐름 속에서 해석하였다. 문헌연구는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자료, 통계, 학술논문, 행정고시, 보도자료 등 1차·2차 자료 전 범위를 포괄하되, 자료 선정 기준을 최근 10년 이내 발표 여부, 어선 안전관리와의 직접적 연관성, 그리고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 발간 여부로 한정하고, 이렇게 선별된 자료를 항목별로 체계 분류한 뒤 상호 비교·대조 과정을 거쳐 유사점과 차이 및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연구의 재현 가능성과 방법론적 투명성을 동시에 담보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어선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을 법제적 기반으로 하여 감척 정책, 안전 장비의 보급 실태, V-Pass 설치 의무화, 원양어선 현대화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일본은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자법」을 기반으로 하여 어업 구조개혁 총합 대책사업의 추진 현황, AIS 장비 설치에 대한 보조제도, 정비 이력 관리와 예방정비 제도의 구체적 운영, 소득 보전 장치나 경영 안정 지원체계 등을 중심으로 그 제도적 틀과 정책 방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어선의 안전관리 체계, 예방정비 운영 실태, 그리고 각종 지원 정책 전반을 아우르되, 생산성 향상이나 자원관리와 같은 기술적 경영요소는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제도적 차이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비교를 토대로 한국 어선 관리제도의 방향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Ⅲ. 연구 결과
      <Table 1>에서 보면, 한국의 어선 해양 사고는 2021년과 2022년 사이 일정 부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3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47건에 이르렀으며, 이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2022년에 일시적 상승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점진적 감소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2023년에는 총 508건으로 집계되었다.

      
        <Table 1> 
				
        

        
          Fishing Vessel Marine Accident Comparison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Korea
            	Japan
          

        
        
          	2019
          	1,951
          	579
        

        
          	2020
          	2,100
          	556
        

        
          	2021
          	1,786
          	511
        

        
          	2022
          	1,718
          	542
        

        
          	2023
          	2,047
          	508
        

        
          	Total
          	9,602
          	2,696
        

      

      

      이처럼 양국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안정적으로 사고 발생을 줄이고 있지만, 한국은 일관된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사고 발생 건수 자체만 보더라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 매년 약 3~4배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어선 안전관리 측면에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able 1>은 지난 5년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보고된 어선 해양사고 발생 건수를 정리한 것으로, 양국 간 연도별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해당 기간 동안 어선 사고 건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다만, 단순 발생 건수 비교는 어선 보유 척수, 어선 규모, 운항 환경, 통계 작성 방식 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므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보정이나 보완 지표와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Table 2>는 2023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한국은 총 3,092건 중 어선 사고가 2,047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수상레저기구 555건(18%), 비어선 490건(14%)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총 1,799건 가운데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888건(49%)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어선 사고는 508건(28%), 비어선 사고는 403건(22%)으로 집계되었고, 여기서 비어선은 어선과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 모든 선박을 지칭한다.

      
        <Table 2>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by Type of Vessel
        
        

      

      
        
          
            	Category
            	Korea
            	Japan
          

        
        
          	Fishing Vessel
          	2,047(68%)
          	508(28%)
        

        
          	Water Leisure Craft
          	555(18%)
          	888((49%)
        

        
          	Non Fishing Vessel
          	490(14%)
          	403(22%)
        

        
          	Total
          	3,092
          	1,799
        

      

      

      <Table 1>과 <Table 2>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3년 해양사고 통계와 일본 해상보안청 2023년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1. 한국의 어선 관리제도 현황
        
          가. 어선 총량 관리 및 감척 정책
          한국은 2000년대 초 약 95,890척이던 등록 어선을 2023년 기준 약 64,233척으로 감축해 왔다. 특히 5톤 미만 소형어선은 전체의 50,912척(79.3%)에 이르고, 선령 21년 이상 노후 어선은 24,504척(38.1%)에 달해, 5톤 미만 소형어선의 비중이 높고 선령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현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척 정책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지만, 동시에 신조 지원이나 장비·설비 현대화를 통한 대안적 접근 역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은 폐업지원금, 잔존가치 보상, 생활 안정 자금 등 재정적 부가 이익을 제공하며 폐업지원금은 평년 수익 3년 치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 자금은 감척 대상 어선에 2개월 이상 승선해 있었던 선원에게 최대 6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규 어선 허가 억제와 병행되어 오고 있다. 이 정책은 어선 총량 감소와 어장 자원 회복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소형어선 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감척만으로 어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 라고 하는 학계·현장 지적을 받는다.

        

        
          나. V-Pass 위치 발신 장치 의무화와 운영
          V-Pass는 어선의 출입항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불법 조업을 통제하며, 소형어선의 위치 추적을 통해 조난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치이다. 설치 대상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 원칙이지만, 해양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톤 미만 일부 예외 어선을 제외하고 2023년 기준 어선 중 약 55,713척(90.4%)에 V-Pass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입·출항 자동 신고와 사고 시 위치 추적, 해경의 신속 출동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실제 입출항 자동화율은 약 94%에 달하며, 해양 안전성과 구조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 사고의 상당 비율이 어선에서 발생하지만 정작 어선은 해상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 VTS, 이하 VTS) 시스템의 직접 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록 위치 추적은 V-Pass를 통해 가능하긴 하나, 이는 관제 권한이 해양경찰과 해당 지자체로 제한되어 있어 AIS와는 달리 VTS나 다른 선박에 의한 실시간 식별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어선의 안전 확보와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에는 V-Pass가 일정 수준의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해상교통의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해양경찰청의 2023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고의적인 V-Pass 장치의 미작동 사례가 254건에 이르렀으며, 해양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민들이 장비를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현장 수준의 실효적 준수 확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겨져 있다.

        

        
          다. 원양어선 현대화 지원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ty of Life at Sea; SOLAS, 이하 SOLAS)은 대부분 상업 화물선과 여객선에 적용되지만 제5장 ‘항해 안전’은 어선에도 직접 적용되며, 이 장에는 항해·통신 장비의 설치와 운용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노후 원양어선의 장비 개선이나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현대화 사업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고, 특히 항해 계획, AIS·ECDIS 등 항해 보조 장비와 무선통신설비는 SOLAS 제5장에서 규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현대화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러한 장비 의무는 주로 총톤수 300톤 이상 국제항해 어선에 적용되며, 30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대부분 면제되므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원양어선은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한 국내 현대화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부터 ‘원양어선 안전 펀드’를 조성하여 선령 20년 이상 원양어선에 대해 건조비의 절반을 15년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 2025년 기준 7척이 신조 완료되었고 2척은 현재 건조가 진행 중이다. 이 정책은 원양어선의 현대화로 노후화 선박에서 초래할 수 있는 해양 사고 감소뿐 아니라, 선박 안전성의 제고, 어선원 복지 향상, 나아가 조선산업의 내수 기반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시행 기간이 아직 짧고 적용 대상 선박 수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제 성과의 판단은 향후 운용 규모의 확대와 실적 축적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 현황
        성장형 수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어선의 안전관리 또한 종합적 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의 일원화, 예방적 사고 대응체계, 구조개혁형 어업 지원, 그리고 디지털 전환 기반의 스마트화 전략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에서 선진적인 특성이 다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가. AIS, EPIRB 장치 의무화 운영
          2022년에 발생한 시레토코 유람선 침몰 사건은, 승선자 총 26명 중 10명의 사망과 16명의 실종한 사건으로, 일본의 소형선박 안전관리 체계가 지닌 구조적인 허점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일본 정부는 해상 안전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는 20톤 이상 사업용 어선에 대해 AIS 또는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EPIRB, 이하 EPIRB)의 장착을 전면 의무화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AIS 의무화는 2022년 시레토코 유람선 침몰 사건이라는 대형 해난사고를 ‘결정적 분기점’으로 삼아 추진된 정책 변화로, 이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소형선박 안전 규제를 전면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용 어선에 대해 AIS 또는 EPIRB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항행 안전성(상호식별)과 조난 대응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예방–대응 결합형’ 패키지로 작동한 반면, 한국은 소형어선 사고 증가와 위치 추적 필요성에 대응해 V-Pass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나 이는 주로 사후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에 집중되어 예방 단계의 제도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거기에 추가로, 일본 어선보험 조합은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해난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AIS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법적 의무에서 제외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나 고령자가 조종하는 어선에 한정해, 어선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장비 설치비의 약 50%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AIS 설치가 의무화된 선박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자율 설치를 유도하는 취지의 제도와는 구분되는 범주로 관리된다.

          해무나 높은 파고, 야간 시정 악화 등으로 시각적 탐지가 제한되는 해상 환경에서는 육안이나 레이더만으로는 소형선박 식별에 분명한 한계가 따르지만, AIS를 탑재한 선박의 경우 주변 항법 장비에 전자신호로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충돌 위험을 현저히 줄이고, 일정 거리 유지 및 회피 기동에도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AIS는 단순한 위치 송신 장비의 의미를 넘어, 해상에서의 항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항법 보조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 구조개혁 중심 어선 현대화 지원
          단순 감척 위주의 어업정책에서 벗어난 일본은, 고성능 선박 도입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이하 ICT) 기반 스마트(Smart) 어선 보급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구조개혁형 지원체계인 「어업 구조개혁 총합 대책사업(漁業構造改革総合対策事業)」을 본격 운영하며, 어선 수 감축에만 머무르지 않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지원 항목으로는, 선령 20년을 초과한 어선을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연료 절감형 추진 장치, 자동 어구 시스템, 전자해도표시시스템(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자동항법장치, ICT 기반 어장 관리체계, 해양환경 센서 등 다양한 첨단장비의 도입이 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장비의 현장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박 건조비의 3분의 1 내지 절반, 스마트 장비의 경우에는 최대 2분의 1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일본 수산청은 해당 사업에 약 70억 엔(円)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3년 기준 일본 수산청은 해당 사업에 약 70억 엔(円)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조업시간의 단축, 어로작업 환경의 실질적 개선, 사고 발생 가능성의 저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어촌 사회 내에서 스마트 어선의 도입은 청년 어업인의 유입을 자극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 또한 병존하고 있다.

          ‘수익성 있는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일본의 해당 정책은 단순한 어선 수 감축이라는 양적 조정보다는, 질적 구조 개편과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 장기적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어업 구조 전반에 걸쳐 단계적인 혁신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다. 어업소득 안정 대책사업
          일본은 어업이 내포한 높은 위험성과 소득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2011년부터 「어업소득 안정 대책사업(漁業収入安定対策事業)」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산자원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수준 이하로 수익이 감소했을 때, 사전에 조성된 자율 적립금과 정부의 매칭 보조금을 결합하는 구조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면 정부는 이에 대해 1:3의 비율로 매칭(Matching) 하여 대응 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수익이 감소하는 때에는 최근 5년 수익 중 최고 및 최저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년의 평균 수익을 기준선으로 삼아, 실제 수익의 하락 폭을 자동 산정한 뒤 그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구조로 적용된다. 기본적인 보상은 수산물 품목별 특성과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여 70%에서 최대 90%까지 공제보험을 통해 지원되며, 이 공제 절차에서 보전되지 못한 잔여 손실에 대해서는 ‘적립 플러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절반 상당이 추가로 보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업인이 체감하는 총 보상 수준은 최대 90%에 이르게 된다.

          이 제도에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612억 엔(円)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예측이 쉽지 않은 어획량 변동이나 시장 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어업인의 수익 리스크(Risk)를 흡수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 어업인의 생계 기반을 안정시키는 한편, 청년층의 어업 진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더 나아가 자원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어업 체계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도 함께 뒤따르고 있다.

          단순한 보상 제도를 넘어선 소득 안전장치는 일본의 어선 관리체계 전반과 긴밀하게 맞물려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을 토대로 한 선박 현대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접근, 반복적 교육훈련 체계, ICT 기반 스마트 어선의 보급 확대, 그리고 금융 지원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를 기술·경제·제도 전반의 복합적 위험성을 아우르는 통합형 관리체계로 진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발전하고 있다.

          일본의 어업소득 안정 대책은 단순한 수익 보전 제도가 아니라, 자원관리 프로그램 참여, 보험료 인센티브, 예방정비 이력 관리 등과 결합하여 어선 관리·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이 장비 개선, 예방정비, 안전교육 이수 등 장기적 안전 투자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한편, 한국 역시 어업재해보상보험, 경영안정자금, 수산물 가격안정제 등 소득 안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본처럼 안전관리·현대화·자원관리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형 관리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라. 예방정비 및 정비 이력 기록제도
          일본은 기관 고장에 기인한 해양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정비 이력 기록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1톤 이상 100톤 이하의 동력어선을 중심으로, 엔진 교체 이력, 주요 부품에 대한 수리 및 점검 사항 등이 보험 조합, 검사기관을 통해 일관성 있게 축적·관리하도록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정비기록은 단순히 참고용 문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선보험 가입의 필수 요건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보험료 책정 과정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되며, 특히 정비 내용이 충실히 유지된 채 사고 이력이 없는 어선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 혜택이 부여되고, 무사고 선박을 보유한 어업인에게는 별도 포상까지 연계되는 방식으로 그 관리체계가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출항 전 자율점검 또한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선박 운항자는 출항에 앞서 엔진을 비롯한 주요 설비에 대한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내에 상시 비치해야 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료 인하 혜택의 배제, 나아가 행정처분까지도 수반될 수 있는 제재 체계가 함께 작동되고 있다.

          보험료 산정 구조와 정비 실천 여부를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일본은 예방정비의 내실화를 경제적 부가 이익으로 촉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도적 유도 방식은 정기 정비기록과 주요 부품 교체 이력을 충실히 유지한 어선일수록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구조를 통해 소유주에게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나아가 그러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실제 기관 고장에 기인한 해양 사고의 발생 빈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 전반을 평가함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3. 한국과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 비교 분석
        한국과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는 정책의 방향성과 운영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한국의 어선 현대화 정책은 감척을 통한 구조조정과 함께 표준어선형 개발, 선박 안전성 향상 설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에 한정하여 건조비의 50%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신조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적용 대상 범위가 좁아 정책의 파급력과 실효성 면에서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어업 구조개혁 총합 대책사업’을 통해 기존의 단순 감척형 모델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연료 절감형 엔진이나 자동 어구 시스템, ICT 기반 어장 관리 장비 등을 탑재한 스마트 어선에 대해 건조비의 1/2 또는 1/3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어업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정책의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AIS의 자발적 보급 확대를 위해 일본은 보험제도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일본 어선보험 조합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형어선이나 고령 어업인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최대 20만 엔(円) 한도의 장비 설치비용을 절반까지 보조함으로써, 해난사고 예방과 어선 식별력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부 주도의 보급 사업을 통해 V-Pass의 설치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항해 안전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AIS는 일부 선박에 한정해 의무화되어 있는 까닭에, 제도적 효과의 확산과 체계적 운항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V-Pass가 주로 육상 관제센터로의 위치정보 송신 기능에 중점을 두는 반면,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 간 실시간 위치·속력·항로 정보의 상호 교환이 가능하여 항해 중 시계 불량 상황(야간, 안개, 악천후 등)에서 조기 충돌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항해 안전성 제고 효과가 크다. Marie and Peter(2003)은 AIS를 활용할 경우 레이더 단독 운용 대비 충돌 위험이 약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AIS는 「어선설비기준」 제188조에 따라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제도적 효과의 확산과 체계적 운항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 V-PASS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위치 추적과 출입항 관리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나, AIS와 동일한 수준의 국제적 상호운용성과 항행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일본은 AIS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 소형어선에 대해서도 보조금이나 보험료 감면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별성이 드러난다.

        셋째, 정비 관리체계의 수준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일본의 경우 예방정비 중심의 문화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비 이력 기록을 법적 틀 안에 포함하는 동시에, 주기적 부품 교환 및 유지보수 실적을 보험적 부가 이익과 유기적으로 연동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작동의 추진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선박 출항 전 자율점검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료 감면 배제 등의 실효적 제재 수단을 병행하여 제도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으나, Park et al.(2022)는 한국은 법정 검사는 이행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안전성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현행 검사 제도가 서류 검토와 정형화된 절차에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어선의 구조적 결함이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지금까지 자율점검과 정비기록의 체계적 관리가 제도권 내에서 확립되지 않아 사고 이후의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어선관리제도에서 소득 보전 체계는 주로 ‘어선 재해보험’과 ‘수산재해 보상제도’와 같은 사고·재난 발생 이후의 보상 장치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입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사전에 흡수하거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금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어업소득 안정 대책사업’을 통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적립한 기금에 대하여 국고가 1:3 비율로 대응하는 방식의 구조를 갖춘 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수익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한 때에는 손실분의 최대 90%까지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완성도가 한국과는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어업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해당 제도는 고령 어업인의 생계 기반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청년층의 어업 진입을 유도하는 긍정적 촉매로 기능하고 있으나, 일본은 어선보험제도와 연계하여 AIS 등 안전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어업인 지원체계가 재해보험과 재난 보상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한국은 수입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사전에 흡수하거나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한계가 지적된다. 한국은 주로 재해보험이나 재난 보상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소득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사전에 흡수할 수 있는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해양수산부의 「2022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어가의 평균 소득은 4,8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 감소하였으며, 연근해어업의 생산성과 경영 여건은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2025)에 따르면, 2024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6% 감소하였고 조업일수 역시 2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 기반의 위축은 어업인의 수익성 저하로 직결되며, 어선의 정비나 안전설비 교체와 같은 필수적 투자에도 제약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KMI(2021)는 연근해어업 부문에서 어선 노후화와 어업경영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증가와 운영환경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경영 압박과 자원 감소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어선의 정비와 안전설비 교체가 지연될 위험성이 구조적으로 내재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도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정책 사업, 귀어·귀촌 지원, 어선 임대사업,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 확대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정책이 본질적으로 소득 안정과 어업 지속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함에 따라 어선 안전관리 제도와의 직접적 연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해양수산부의 「2023 어선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어선원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90%를 상회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사유의 상당 비율이 사고 발생 이후의 피해 보전에 집중되어 있어 예방 차원의 인센티브 기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소득지원 및 보험제도를 어선 정기검사 강화, 정비 이력 기록제도, 안전설비 교체 지원과 같은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설계와 운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어선의 안전성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일본은 기술적 대응과 제도적 장치, 금융적 부가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선진형 어선 관리 시스템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어선 관리제도를 어선 현대화, 안전 장비 보급, 예방정비 체계, 소득 보전 제도 등 주요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비교 및 분석함으로, 한국의 어선 관리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은 어선 감척, V-Pass 장비 설치, 원양어선 현대화 등 개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간 연계성의 부족과 사후 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무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경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제약받았으며, 특히 정비 이력 기록의 미비, 자율점검의 비 의무화, AIS 장비의 제한적 보급과 같은 요소들은 사고 저감에 직결되는 핵심 영역에서 제도적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예방을 중심에 둔 통합형 어선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양상을 보이며, 어업구조개혁 총합 대책사업을 통한 스마트 어선의 보급, AIS 장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예방정비 기록의 의무화, 그리고 어업소득 안정 대책사업에 이르기까지 어선의 물리적 안정성과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함께 고려한 복합적 정책 설계를 통해, 안전과 경영 위험성 완충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적 제도 구성은 한국의 제도 발전에 있어 유의미한 비교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어선 안전관리 체계가 단순한 장비 보급이나 감척 위주의 접근을 넘어서 제도 간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한 예방 중심의 통합형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둘째, 빈번한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기계적 결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비 이력의 체계적 기록을 법제화하고 출항 전 자율점검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시급히 뒷받침하여야 한다. 셋째, AIS 등 주요 안전 장비의 보급이 단순한 물량 지원을 넘어, 기술적 필요성과 보험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어업인의 수익 변동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소득 보전 제도는 어업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어촌 공동체의 존속 기반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기적 시혜가 아닌 장기적 정책 틀 안에서의 제도화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어선 관리제도는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된 통합형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준거로 삼아, 기술적 수단과 제도적 기반, 그리고 재정적 장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다층적 정책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어선 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업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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